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논거와문제점* 

정영 태 | 인δ뻐m교 

온 논운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톨 제힌r히고 잉는 헌잉채핀소의 논리외 그~Ol 

갖는 문제짐을 검토히고 대안을 지 "1'띈 ζ엉 욕적으로 힌떠 언저 정치적 지유의 개 

녕 내지 의의외 우리니리 현실올 ζ썩히 쇼개히고 디음 힌잉째연스가 공무원의 정치적 

지유률 제t"'lE 논기로 제시히고 있는 ‘국민 전치의 용시자‘ 징i 외 앵징의 운리 공 

적 중재자 공무g의 o 익보호 내지 직엉공우원제라는 영Xil. 논리적인 흑연과 경엉적 

민 흑연에서 비딴힌다 미지익으로 헌업재띤소의 논거는 논리적으로니 경영적으로 설 

득럭을 기질 수 잉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정치적 지유톨 허용'H야 ε썩는 경혼용 내린디 

디민 전언적01고 깅직스러문 업의 연회반 혼린옳 초래g 수 있으므로 현 딘계삐서는 비 

언 종 사무실 비껑에서 공무원의 신용을 내지 않는 한 궁무원에게 성i 직 자유톨 허용 

얻것을 Xi~효떼 

주재어 공무원 성치적자유 g언의자유 정치월동 정딩필동 헌엄재믿소 

l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의 의의와 현황 

공무원은 노동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따라서 공무원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칭해하시 

양고공공복리，사회짐서，국가안보에 위해를가하지 않는 엄위 내어 서는다른국민이 누리 

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즉 헌법 제 1 0죠(인간의 존엉성과 기본인권 

보장)， 제 "초 1 1입국민의 명풍)， 제21조 l항과 2항(언론 출판 징회 경사의 자유 퉁)， 제 

24.죠(선거렌， 째5조(공무담임권)， 제33조 l항(노동자의 단결권 동)， 째7조 |행국민의 자 

유와 권리의 존중) 등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은 제2 1조 4항(언론 출판에 의한 미 

해보상)과 제375:. 2후‘(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서 정한 조건을 제외한 모든 상황 하 

· 익영의세운는영애대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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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공우원도 다른 국민과 똑같은 정지적 자유를 누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ILO Convention 151, Article 9) 풍을 

흥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하는 바이다 

사실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개인과 집단의 행옥올 위해서는 툴론 민주주의의 가장 기온 

적인 요소로 다른 기본권또녕 중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재딴소도 -오늘날 갱치적 표현의 자 

유는 실로 정치적 언론 충판 집회 경사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블 알하므로，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올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그 중요성융 인정하고 있다(95현바이8， 1997.4. 241 또한 헌엉재판소 

는 다른 곳에서도 동일한 내용올 인용하고 있다 -무룻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지적 도관의 기능을 수챙하여 주제적 능동적으로 국민의 다원잭 정치의사를 유도 통합 

함으로써 국가정책의 절정에 직접 영향을 미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을 형성하고 있 

다 "(현재 2003. 10. 30. 2002헌라 1 ， 공보 86, 968, 974). "01와 같이， 정당은 오늘날 대증민주 

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띨수을 

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설킴과 땅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 

고 한 수 있다 주권자인 모든 국인은 일반 결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정당올 결성하고 가 

입하거나 그렇게 'f'l 아니힐 자유둡 가지며， 당원으로서의 계속 잔류와 탈당의 자유가 보 
장된다‘(2001헌아7 10， 2뼈 J. 25)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노동차이다 따라서 공무원도 민간부문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힐 수 있어야 한다 이련 이유에서 대부분 선발 민주주의사회의 공 

무원들은 노동3권은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으며(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cment 

ofLiving and WO떠ng Conditions, 2007; 이첼수 1999), 정치척 자유도 거의 제한 없이 주어 

져 있나 중앙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지유는 제한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의 정치 적 자유는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다(<표 l거 

그러나 우리나라 공우원들은，<표 2>에서 보듯이， 지난 1 998년 노사정위원회를 용해서 

갱i 자금 기부플 제외한 선거운동을 포항한 거의 모든 유형의 정지환동의 자유가 주어진 

민간부문 노풍자와 공무원 중 현업종사자를 제외한 공공부문의 노풍자에게는 이러한 정 

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 선방민주주의사회에서도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창，군인，외교관둥특정직공무원은물흔거의모든선발민주주의사회에서는거의우제 

한으로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6급 이하 증 판리갑 

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은 정치적 'fi주는 툴흔노동 3권초차 박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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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구외 일본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중앙(연망)정부 주{지방)정부 비고 

연방공무원과 올용비아 주공무원 대부분 연앙꽁무원의 경우와 용 

의정당양동과선거운동허용 일 
. 연앙공우원-

-단， 노죠의 갱치자긍 오긍 및 기부， 다만， 공직후보로 총마하기 위한 
선거부패방지개 

정당후보로서의 공직종마‘ 엉우관 조건이 주에 따라 다음 캘려포니 
혁 볍(Hatch Act 

련자대상 선거운동，직장내엉무시 아 풍 24깨 주는 갱당후보든 무 
Reform Amend-

간중또는제복퉁공우원신분따 소속 후보든 상판없으나‘ 다른 
mcnts of 1993 

미국 
악가능한 갱g 지닌 재 정당할똥과 주들의 경우 공무원 싱분으호셔 

* 주정부와 χ| 
선거운동긍지 정당공천l우소속 상판없이 공직 

방정부흥무원 
선판위， 연양수샤국 중앙정보부 후보로 충아하는 것융 긍지하거 

국가안선위원회 퉁 국가안보 벙죄 나 (충아하기 위해 사퇴 또는 휴 
←연방선거운동 

수사당당 공우원， 인사위원회‘ 앵정 직해야 하거나) 우소속 후보출마 
법(F뼈cral Eleε 

성딴판풍은예외 δH능혀용하는주가있옹 
lion Campaign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일반 - 선거자금기부나 선거운동을 허 
Act, 1974) 

공우원호다허용엉위가넓응 용하는주와하지않는주 

중앙정부공무원 정치양용제한 
묵가공우원엉 

영혼 (표운공우원포함 그러나질제로는않은공우원등이 갱당가잉과선거 

운풍올 해 왔고‘ 칙근까지는묵인되었응) (Hirano 2이16) 
(제 102조) 

- 일반공무원의 정우 정당안동과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나 풍직후보 
연방공무원엉 

독일 충마는허용항 
교욕공무원의 경우정당싼동， 선거운동등→이 욕넓게 혀용됩 

(제53조) 

직우의 생격'" 권한의 명위 책임 정도에 따라 정치적 자유의 허용갱도 
가 다등 다만 공직중마 시 사직해야합 

-상급공무원 정당가입만히용됩 Cîvil Scrvice 

여。" -중급공무원 국회의원후보제외모은정치안동혀용(허가요항) C여c 

-현영공무원올포함한하급공우원 모든갱지안동허용 (1unc 2006) 
-교육꽁무원 정당안동， 공직후보 용마 선거운동 풍 거의 모든 정지황 

용허용 

-공무중또는 근우지용 제외한모든 시간과장소에서는 개인으로서 갱 

프랑 부갱책에 대한 의견의 요현용 제외한 모든 정t 적 자유{정당가입， 정치 
人 자금 기부， 공직후보충마， 선거운동) 인정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과 그 밖의 정지앙웅 허용 

충처 미국 연방정부 - Schwcmle 1996; 미국 주정부 $nead 2001, 260: Bowman & West 2얘9; 

Public Service Research Foundation 2이R 영국 Cabinct Office 2여9 톡일 허종영 1998; 
Mat1leson et aL 2007; 일온 - Hirnno 2α16;‘ US DcpartπICnl of S써" 2이씨 Local Pu에ic seπ'" 

Syslcm in Japan 2007; 프랑스 -프랑스 르아므르대학교(Le Havre) Pierπ Chabal 교수와의 이 

에일 교잉{200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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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i펙 자유 

종류 의의 근거엉 단정권 
단체 단제 갱치적 

교성권 행동권 자유 

국가공무원엉 제2조， 노동기온권 

지방공우원엉제2조에 인정되는꽁 。 。 x x 
서규정하는공우원중 우원 
현엉공무원과교육공 

일반공무원 무원을제외한공우원 공우원 

일반공무원 국가공우원법 제2조， 노통기온권 노죠엉 

지방공무원엉제2초에 인정되지않 x x x x 
시규정하는공무원중 는공우원· 
현엉공무원과쿄욕공 

우원율제외한꽁무원 

국가공우원엉 제66조 제’항 단서와 

현엽공무원 
지l앙공우원업 체58초 제 l항 단서의 노똥 

。 。 。 。

규정에 의한 사싱상 노무에 종사하 조함엉 

는공무원 

교휴꽁무원 교원인공무원 
교원 
노죠법 

。 。 x x 

민간부문 인간부운노풍자 노동 
。 。 。 。

노동자 (흑수) 죠합법 

• 주 경싼， 군인， 외교판 웅 짝갱직 공우원， ，급 이상(정무직 포함) 장우인과 6급 이하 융 시찌감독 

권 소지 공우원 단 정무직(정i 섹 꽁무원의 경우(용상적인) 정당활동은 허용펑 

이처럼，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다른 민주주의사회의 공무원과 우리나라 민간부문 노통자 

들이 누리고 있는 갱치적 자유흘 박탈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마저도 일부 제한되 

어 있다 을론 일부 유럽국가 중에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읍 제한하기도 

하지만， 대신 다른 제도룹 흥해 공우원의 의사나 요구가 정책에 반영윌 수 있도혹 하고 있 

으며， 선출직 공직 후보출마릎 허용하는 둥 정치적 ; 태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통3권의 제 

한으로 인한율이익을보완항수있는쩨도적 장치가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 공무원에게는 영문법상으로는 난결권을 제외한 대부 

분의 노동기본권， 즉 단체교성권， 단체협약체절권， 단체행동권은 부인되시만， 실제로는 이 

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즉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엉령의 입 

엽단계에서 정부가 상급단체와의 협의를 거지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윤 

구하고 공개적인 협의과정이라는 성격 때문에 정치적 구속혁은 갖는다 또한 연방공무원법 

에 의해 성치되어 있는 연방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창석하여 공무원의 신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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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시험 연수 풍에 대해서 정부와 혐의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간부운의 노동자협 

의회(works council)와 꺼의 동일한 기능을 하는 직원협의회가 있어 이플 흥해 직장단위에 

서 가붕금， 대부금， 주택의 분양과 해약， 근우용 토지와 임차지의 할당， 채용， 숭진， 배치전 

환， 파견 퉁을 사용자 측과 협의항 수 있다{이철수 1999, 22-23).1) 다시 말하연 대부분의 선 

발민주주의국가 공무원을은 제한왼 노동 3권과 제한왼 정치적 자유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 공무원과는 쳐지가 사뭇 다르다 왜 그혈까? 

본 논문어 서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H1-를 제한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그 문제정을 비딴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올 목적으로 한다” 이하의 논의는 

다응과 같이 순서로 전개된다 언저， 다응 정어 서 정치적 자유의 개녕 내지 의의와 우리나라 

현실올 간략히 소개하고， 다음， 공무원의 정치적 지유를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구조 

와문제정을 네 가지 국민 전제의 봉사자， 정치와 행정의 분리， 콩적 중재자， 공무원의 이 

익보호 내지 직업공무원제 측연에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앙의 논의를 요 

약탬뒤대안을제시한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의의외 제한 논리 

정치적 자유권 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흥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를 형성 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국인의 기본권 중 하나에 속한다 이처럽 중 

요한 국민의 기온권인 정치적 자유권에는 크게 쟁지적 의사를 자유흡게 표현할 수 있는 권 

리(표현의 자유 free sκech， 즉 언론과 충판의 X싸)，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자유홉 

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ri ght 10 association), 자유롭게 선거운통올 할 수 있는 권리(right 10 

vote) 뭉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따라서 정지항동(운동)은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서 

개인이나집단이 자신의 의사즐관쩡하기 위한활동을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 또는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제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연 주 

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동시에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 

1) 얻만아니라 옥일의 공우원은 꽁직후보로 자유융게 충uf항 수 있으여‘ 교원의 경우 영안공우원보 

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 정당 및 정치적 철사에 가잉과 안동도 허용왼다(허종영 1998, 
134) 

2) 꽁무원의 갱치적 자유가보장되연 민주주의를 싱화하고공고화하는데도 '1여잉수 있융 것이다 

3) 주관적공권은뺑정상의공업판계깨서직접 자기용위하여 일정한이익을주장할수있는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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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정치적 의사릉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이을 갖는다 다시 일하연，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지적 자유는 모든 국인이 차별 없이 자신의 의사을 국정에 반 

영할 수 있는 조건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 사회짙서플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죠 

건으로다른기본권에비하여우월한효력올가진대200 1현아7 10， 2뼈 3. 25) 

울롱 국민 개인어 게는 울롱 전제 사회어 게 대단히 풍요한 의이를 갖는 정치적 자유권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률 위하여 띨요한 경우에 한하여 엉률로서 제한힐 수 있다(헌법 제37조 져 2항) 그러 

나 공무원 특히 직엉공무원(경혁직)의 정치적 자유권은 정치적 의사의 표현， 정당가입 및 휠 

통， 자유로운 선거운동 등 세 가지 측연에서 모두 다른 집단 흑히 민간부문 노동자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법조계를 지배해온 논리에 의하연， 공무원집단은 직무의 

성질상 일'1!-국인이나 다른 집단과는 달리 정지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 

고한다 

이처협 공우원어 게 요구되는 갱치적 중협성의 영역 또는 정도는 해당 공무원이 맡고 있 

는 직우의 생질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정당의 대표자인 통시에 선거운동의 주제인 국회 

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는 위의 세 가지 영역어 서 모두 정치적 중링성의 의우가 부과되지 

않으며， 동일한 정치적 공우원이나 공적 앵정을 총괄~)-는 직무를 맡은 대용령과 지방자치 

단체을 이롯한 행정조직의 수장인 정치적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엄격 

히 요구하나 영상시 정치적 의사 g현과 일상적인 갱당 황풍운 허용된다 안연 나머지 행정 

부와 사엄부의 모든 공직자{특히 경력직 또는 직업공무원)와 초중둥학교 교육공무원에게 

는 위의 세 가지 영역에서 모두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가 엄격하게 부과되고 있다(<표 3>). 

현엄재판소는 공무원집단의 정치적 중립성 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또는 법리적 근거로 공 

무원의 전체집단의 경우 ’국민전체의 흉사자성 , 정치와 행정의 분리셜 , 공우원의 이익보 

호설 , 공적 중재자설 등의 네 가지가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옐요성에 판하여， 공무원은 국민선지에 대한 용사자이 

므로 중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국민전체의 용사X냉)，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잉올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선문성과 민주성올 제고하고， 정책직 제속성과 안정성융 유지하며 

(정지와 6명갱의 분리셜)， 정권의 변동에도 상구하고 공우원의 신분석 안정융 기하고， 영관 

제로 인한 부패 비능융 등의 예혜를 앙지하며(공무원의 이익보호설)， 자본주의의 발달에 

인 힘，즉헌영상 기본권+개영행정엉흉상 개인얘제 인정되는 권리윤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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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3) 공직지의 유형과 정치적 중링성 그러고 잉치적 자유 

갱치적자유 

유형 
정지적충컵의 

의우 
정치적의 정당성링 

선거운동 
사표현 가잉 앙동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x 。 。 。

대용령 자치단쳐1장 기타 정치적잉영직 a 。 。 x 

기타 행정부 사법부 X 자재의 공우원 。 x x x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립의 중재자 초정자모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요 

구되는 것(공적 중재자설)이라고 일반적으료 설명하고 있는아， 정국 위 각 근거툴 종함적 

으로 고혀하여 꽁무원의 직우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럽성응 유지하기 위하여 옐요한 

것이라고항수있다(91 현미fJ7 ， 1995. 5. 25) 

이를 간딱히 정리하연 〈그립 1>과 강다 

3 헌법재만소의 논리와 문제정 

이 절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네 가지의 논리적 근거， 즉 

국민전체의 용사자흔 정치와 행정의 분리롱， 공척 중재자흔， 용무원의 이익보호론 또는 직 

염공우원흔이 가지고 있는문제정올 차혜대로 살펴보고 그 문제정옹 지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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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정치적중립 와보 →- (교육)풍우원의 갱치적 자유제한+정치와행정의 분리 

1 
사회경제적 대링의 중재자 조갱자 

〈그림 1) 공무원(일인)의 정치적 중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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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전체의용사자 

이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충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 

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용사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익"'을 위한 용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일부 국민이나 특갱 정파 혹은 정당의 이익에 봉사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헌법학계에서는 국민전체의 용사자로서의 공무원은 가장 녕은 

의미의 공무원으로， 특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 정무 

직 공무원을 비훗한 영정직 공무원， 전문직 공무원， 고용직 공우원 둥올 포항하는 특수정 

력직 공무원과， 공무의 위닥을 받아 그것에 종사하는 사랑까지 포함한다(김철수 1995, 82) 

꽁무원은 국인전제의 봉사자이므로 일보R인이나 다른 집단에게는 인정되는 자유나 권리 

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공우원의 정치적 자유제한에만 한정되지 않고， 꽁무원에 

게 단체협약의 일부 내용이나 쟁의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도 인용되고 있다 

l 우리 헌엄은 제J3초 제 1행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연서도 

같은 조 세2~에서 공우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풍에 의한 제한읍 여 정하고 있는바， 이 

는 공무원의 국민 선처 에 대한 옹샤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우상의 꽁꽁성올 고려하여 항리 

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판련왼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욕적 아래 용합 조정 

하혀는 것이다 [ .. 16 공우원이 쟁의행위율 용하여 공우원 집단의 이익융 대연히는 것온 

국민전처 에 대한 봉사자호서의 풍무원의 지위와 특성에 반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되며，공우원의 보수등근무조건은 국회에서 결정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 

이 부당하는바， 공무원의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연 국가기능이 마벼될 우려가 크 

고 그 손혜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당하게 되여， 공공업무의 속성상 공무원의 파엉에 대한 

갱부의 대웅수단옹 찾기 어려워 노사 간 힘의 균행율 확보하기 어영다 따라서 공우원에 

대하여 일쳐1의 쟁의행위를 긍지한 공노영 제11조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잉명형성권 

의 범위 내에 있어， 연엉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005헌마97 1 ， 2005헌마 1 193 ， 2006헌아 1 98 

(영합)， 2008. 12. 26) 

이와 같은 헌엉재딴소의 논거는 다음과같은 문제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용무원의 정치 

적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치 또는 규엉)로 제시되고 있는{국가이익， 꽁꽁복리 풍 다양한 

개녕으로 표현되고 있는) 국띤 전체의 이익 의 개녕이 지나치게 광범하고 애매오호하다 실 

4) 헌엉재판소 판절문에서는 국띤 전제의 이익이라는 표현 대신 꽁꽁학리， 국가안보 사회질서 웅도 

비슷한의미로사용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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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헌엉에서 ‘공공복리 또는 국가이익‘이라는 개녕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직정 

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도 않고 개별조문을 용해서 표현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헌법제정 및 

개정의 목적융 규정한 헌법전문과 국가의 목적융 규쩡한 또헝t헌법 째조， 셰10조 제2운， 

제342h 제2항， 제 119조 퉁)툴올 흥해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석하는 사랑에 따 

라서 의이가 다틀 수밖에 없고，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를 수밖에 없다(김영제 2007) 그험에 

도 불구하고， 지극히 추상적이고 실제가 오호한‘ 더구나 그것의 실현은 미래의 일인 ‘국인 

전체의 이익 또는 공공복리를 명분으로 다른 민주국가어 서는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 

치적 χ냥을 제한하는 것은 자의척이거나， 극단적으로 알하연， ‘절대국가에서나 찾아올 수 

있는논리랴고항수있다 

둘째，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냐를 툴러싸고 정당 간에 또는 사회집단 간에 정예한 갈 

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국민 전체의 이익 이라는 개녕이 가지고 있는 추상생과 애매모호 

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01련 이유어 서 다원주의이흔어 서는 국가의 이익 또는 국인 전 

제의 이익은 다양한 정치 사회세력간의 경쟁과 역관계에 따른 타협의 결과울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손호철 1991, 202) 만약， 이와 같은 다원주의적 판정에서 묵인 전제의 이익 또 

는 ‘국가이익 의 개녕운2 에 접근할 경우 그 내용은 구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에 도달 

하는 정차와방엉의 민주성이라할수있다 즉 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개여기서는공무원)의 

어떤 정책이나 행통이 국민 전제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그 정책이나 

행동에 대혜서 이해관계릅 가진 모든 개인이나 집단어 게 자신의 입장을 요영항 수 있는 기 

회률 제공하는 둥 인주적 절차와 방영에 의해 절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항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l 공무원이 정해진 전자와 방법에 따라 자신의 입장윤 표영 

하고 다른 집단에게도 허용되는 수단파 방엄을 동원하여 자신의 입장을 관정시킬 수 있는 

"1-유와 권리툴 부여하는 것이 요히려 국인 전체의 이익에 부합"ð~는 것이라할수 있다” 

5) 갱영재의 논운에서도 이숫한주장응 하고 있다 즉그애 의하연， 국민전체의 이익 또는공공욕리의 

구체적인 내용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블 수밖에 없다 그컵에도 불구하고， 운영한 것은 지급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공공복리의 향유주제는공우원을 포항한， 글자그대포 전제 국민이어야 하고， 

그 옥표는 이 영얘 ι 는 모든 국민애게 인간으로서의 존엉성과 자유의 이녕애 부양하는 상의 조 

건융형성 유지 판리히운것이어야하며，이쓸실연하는방엽은민주주의이어야항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을 때， 국민진제의 이익은국민객 논의와함의용용해 규정*뜯‘과갱충시형 공공복리개 

녕 으로 해석되어야하i!，과정융충시하는 경우에도응짚적(생울학적 생존애 대한)유용성보다는 

인간의 존엉성과자유의 실현이라는 정신석 가치애 초점이 맞추어져야합 것이다 이링 경우 공무 

원의정치적자유도중요한가치로인정해야힐것이다〈김영제 2007，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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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설령 우리나라의 기존 법조계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국민전제의 용사자 

셜은 다른문셰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정이다 다른 국인들과 마찬가 

지로 공무원도 사적인 생항의 영역이 있다 즉 공무가 끝난 뒤 자신만의 사적 생g올 가질 

권리가 있다 이국이나 독일 특히 독일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공무원의 일과 후 정치활 

동에 대해서는 자유용고 민주적인 기온질서’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척척으로 허용 

하고 있는 것이다 그험에도 용구하고， 공우원은 꽁무 중에나 그렇지 않은 경우네나 항상 

공공의 이익안을 지칭으로 행동"iI야 한다는 기존 엠초계의 해석이 옳다연， 공무원은{독일 

의 군주제헌법 하에서의 공무원처렵) 자신의 신분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국가장치의 한 

부풍으로안 살랴는 말에 다릉 아니다 이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여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 

생융 강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허종렬 1998, 137).“ 
다응， 기촌 법조계의 해석에 따르연， 공우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국가기능의 중단 혼란의 예방과 국인전제의 이익 실현이라고 하지만， 이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 아니라 또한 실중적으로 뒷받칭되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과 곧 다루게 철 직업공무원제도)를 독컵변인(전제)으로 하고， 국가기능의 혼란 중 

단의 예방과 곽민전쩨의 이익실현올 종속연인(경론)으로 할 정우， 이 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분영하지 않다(<그립 1> 창조) 왜냐하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공무원의 갱치적 자유흘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틀이 국쟁의 혼란이나 중단을 초 

래항 정도로 많은 인원아 적극적으로 갱지왕용에 참여할 것이라는 보쟁은 없기 때문이다 

먼저， 이국의 사례을 보기로 하자 앞에서 보았듯이， 1 974년 선거법개쟁으로 주정부와 지방 

갱부의 공무원들은 제한왼 범위 내에서 근무지 바깥어 서의 정치합통융 항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을구하고， 이들의 정치황웅은 결코 활발해지지 않았다 〈표4>에서 보듯이， 주 갱 

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태도는 정치양동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직후인 1977년과 그 

로부터 10년이 지난 1 988년 써 거의 연화가 없었다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인정된 

1993년 이후에 실시왼 초사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1966년 죠사결과와 주정부 

공우원의 태도 연화를 비교하연 연방공무원의 정우에도 정치양동의 적극성에 큰 차이가 

없올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럽 1939년부터 한 세대 이상 ‘국민 전체의 용사자’ 또는 직엉공 

이 만약， 공우원에게 공척 생앙과 사적 생앙올 구응해 주지 않올 경우 꽁우가 올난 뒤 사적 생휠 중 

할생한사고얘 대해서 국가가책잉지고 배상혜야항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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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치잉동 규제 왼회 시 미국 공무원의 정치잉여에 대한 태도연회 

1966년조사 1977년초사 1988년촉사 

연방공무원 주공무원· 7개쭈* 87H주 .. 

보다더적극적장여 22.0 21.9 21.1 ‘9.1 
원씬더 8.0 

다소더 ’4.0 
다소적극적으로창여 18.0 18.7 23.0 22.7 

이전과마잔가지일것 60.0 59,4 55.9 58 .2 

전체 100.0 100‘0 100.0 100.0 

인원 976 750 612 752 

주 • 알라바마， 코예티갓， 젠터키， 루이지아냐， 오클라호마， 서버지니아， 죠지아 ... 알라바마， 코네 

티갓， 조지아 센터키 루이지아나 오클라호마， 택사스‘ 서버지니。H공무원의 정치앙동에 대 

해서 가장제한적인주) 

충처 1966연 조사 • Rinehart and Bemιk 1975; 1977년 조샤 - 1’earson 1978; 1988년 조사 - Pcarson 

and Castles 1990 

무원제 등의 이유로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었던 미국 공무원들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한 

적이나마 허용왼 이후에도 정치활동에 대해서 이전보다 특별히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로 지적되는 것올 보면， 직무의 ‘전문성 또는 ‘특수성 에 대한 강한 

인식과 오랜 동안의 제한경힘으로 인한 소극성， 미국시민의 정치장여에 대한 일반적인 소 

극성 등이다(Ri nehart and Bemick 1975， 609-6 1α Pearson 1978, 236; Pearson and Caslles 

1990， 40기 

다음， 한국의 경우를 보연， 정치적 자유가 인정될 정우 정치참여의 의향이나 강도를 직접 

파악항수있는죠사는 없지만，이를간접적으로추론할수있는죠댐보연， 미국의공무 

원과 영로 다르지 않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동교흘원이 2007년 8월과 9월 사이 중앙정 

부， 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제에 근무 중인 공무원 1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 

과에 의하연， 공무원 노초의 역할로서 정치사회문제， 사회공공성， 부정부패일소， 대민행정 

서비스 개선， 공무원이해대연， 잉긍근료'f-건 개션， 생산성i생 가운데 정치사회문제에 대 

한 개입에 대혜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웅답자는 18.2'%(매우 그렇다 4.2%, 그렇다 14.0'%) 

로 다른 과제에 비혜 월퉁히 낮은 "1율의 웅답자안이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죠사결과가 앙 

시하는 바는 분영하다{이승협 2007) 대다수 공우원틀은 노조가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알아 

야한다는젓이고， 이것은다시공우원플이정지적자유를향유할수있게되더라도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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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치싼동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부정적일 것이라는점을암시한다 

이상에서 본 것처링， 미국 공무원과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태도가 이러하 

다연， 공무원에게 정지적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일작어 서 우려하는 공무원의 정치활통에 

따른국정혼란이나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공무원의 정치적 싸똥 인정하연 국정의 충단 또는 혼란 사태가 발생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갖는 다른 문제정은， 공우원의 정치활동과 국정의 중단l지속성 간에 

유의이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항 수 있는 경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단 상식적 

으로 생각하더라도 공무원이 폭력혁명올 지향하지 않는 한 " 국정 충단 사태는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고， 설령 공무원이 쪽력혁영올 지향하더라도 다른 사회부문이냐 정* 세 력 궁 

극적으료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국정중단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 

제로 공우원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된 서유럽이나 미국의 사혜를 보더라도 최근에 공무원 

의 과도하고 우절제한‘ 정치활풍으로 국갱이 혼란에 빠지거나 마비왼 사태는 찾이올 수 없 

다 공무원 륙히 군인이나 경창에게 단체행동권 즉 따엄권율 인정한다연 그혈 가능성은 충 

분히 있을지 올라도 일반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자유는 울론 파업권을 인정하더라도 국정이 

충단필 정도의 위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올 것이다” 오히려 국정이 중단되거나 혼란에 빠지 

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이 싱각하게 예손되는 것은 공무원집단이 (정치적 자유를 인정항으 

로써) 정지화되어서가 아니라 정치권이나 군부의 비민주적， 당법적 행위에서 기인했다는 것 

이역사의정험이다 

다섯째， 공무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여 선거운동 둥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경우 과도한 임금인상올 요구하거나 관료초직의 개혁(인력감축 및 재배치 풍)을 저지할 것 

이고 그혈 경우 국민이 그에 따른 조세부당이냐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피해툴 입게 

된다는주장도있다 

실제로 단제행동권보다는 정치활동{특정 정당/후보 지지， 정치자금이나 울용 제공， 로 

비 퉁)융 흥해서 자신의 요구나 이익올 관철'f는 경향이 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Freeman 

1986; 0 ‘Brien 1994).9)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민주당과 같이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우호적이 

” 이국이나 ~녁 또는 서유협의 어느 국가의 공우원도 폭려혀영융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항 
일요도없다 요히려 한국과미국의공무원은정치장여죠자도소극적이거나부갱척이지않는가 

8) 일반 공우원이 총아엉을 단행한다연， 그것도 국민의 지지가 없이 총따엉융 단앵한다연， 군영력이 

나경창력으로충운히진앙양수있다 

9) 오프라이언(1994: 에 의하연‘ 민간부문 노흥자외는 당리‘ 공우원을은 자신의 상관 강옥관(갱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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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 예산권융 포합한 입법권올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다수촬 접유하고 있을 경우에안 

임금인상이나 제도유지나 개선이 가놓하다 때로는 이러한 조건(정치활동의 자유)만으로 

부족할 경우도 있다 대홍영제 하에서는 대용령이 거부권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를 정유하고 있는 우호정당의 지지와 합께 대용령의 지지도 반드시 멸요하기 때문이 

다… 따싹서 공우원에게 정치적 자유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꽁무원의 이기적 옥잭 이 

달성된냐는 보장은 없다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연， 공공부운 노동초합은 지속적인 임금인 

상과 인력증가， 그리고 파엉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중단 둥 국민에게 피해률 초래할 것이 

라는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Twiddya찌 Lei ter 2003). 

이러한 사혜가 알해주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그에 따른 정치활동은 다른 조건 

이 함께 작용할 경우에안 초세부당증가나 개혁실패 퉁과 같은 띠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다시 알하연， 공무원의 정지적 자유{와 그에 따른 정치활동)와 국민 전제의 이익 쩨손 

ζ벼1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헌법재판소의 논리가 현실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국가기능의 중단 혼란이나 국민 전체의 이익 예손’과의 관계는 

선협적으로 또는 순수한 업의 논리에 의혜 규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험적으로 검증외 

공우원)융 선웅항 수 있는 권리(공직자 투요권)흉 가지고 있기 때문얘 민간부문 노동자보다 정치 

적 영향력이 블 수 있으며， 공우원노쪼는 이러한 조건옹 적극 황용히벼 갱치권(정치인과 갱당 그 

리고 의회)에 대혜서 선거용풍이냐로'1 동의 갱'1양종방식융용혜서 영향력옳 행사하고， 그 경과 

정부예산이 중가앙수 있다 그러나 예산증가는 잉긍인상보다는 인원유지나 중원애 의한다고 힌 

다 

1이 우려나라의 경우 여소야대 쟁국애서 노태우 대용령이 야 3당이 앙의한 개갱노종엄얘 대해서 거부 

권융 행사한 사예가 었고， 이극의 정우도 양원용 용과한 개갱얘위엉(Hatch A이 Amendment, 공무 
원의 갱지적 자유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융 주 내용)이 미국노총(AFL-C IO)에 적대적인 공화 

당의 대용령이 두 차혜( 1 976년 포드대용령과 1 990년 우시대용령)냐 거부권융 앵사하여 좌정되었 

대Schwe떼e 1996) 

11 ) 용무원이 정i 적 자유도 누리지 옷하고 국회 내에 공우원(노:fc)에 우호적인 갱당이 얼마 전까지 

존재하지 않았거나 2004년 이후 생겼으나 소수정당애 지나지 않는 우리냐랴의 정우 공무원의 보 

수는 이슷한 지위에 있는 민간부운의 노흥>H 비혜 오히려 나빠졌융얻안아니라인원감축풍 정 

부조직개혁에 대혜서 효과적인 저항도 하지 뭇했다 꽁무원의 인간부문노동자 대비 보수는 2000 

년 88.4%， 200 1년 93. 1%.2002년 94.8%‘ 2003년 95.5%.2004년 95.9'%로 용라가다가 2005년에는 

93.1%‘ 2006년 9 1.8%， 2007년 89.7%호 꽁우원 노초가 정성휠 우협에 오히려 옐어졌디R앵갱안전 

부，용제연보 2008J， 1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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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명제다 그럽에도 울구하고 헌법재판소 둥 엉죠계에서 판절을 내릴 때 경험적 자 

료(국내외의 다양한 정험에 대한 과학적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둥)를 활용하지 않아서 현 

실과 괴리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헌법재판소의 논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설령 공무원에게 생 

치적 자유릎 인정할 경우 ‘국인 전제의 이익 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확 

률도 낮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를 우려하여 다른 국민에게 인쩡하는 기본권올 송두 

리째 제한하는 것은 영확성의 원칙 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에 반하는 것이라 항 수 있다 

‘국민 전제의 이익 이 정확히 무엇올 익이하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따라서 어떤 행위가 위법 

인지도 영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과거 우리나라나 외국의 

경협에 비추어 블 때 국쩨이주노동자 중 일부가 불법체류자 !E는 엄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국져 이주노동자의 입국 자체를 긍지(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 헌법재판소가 후자와 같은 판경을 내린다연， 사회척으로는 뭉론 정치적으로도 받 

아들여지지않을것이다 

일곱째， 마지악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융 지 

켜야 한다는 논리는 정치적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자유의 일부 또는 전부릉 인갱하연서 다 

른 공무원에게는 전면적으로 부쟁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에게 

는 정당의 대요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제로서의 지위 랴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정당(인)에게 특권올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사회어 서는 용냥항 수 없다 대흉 

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퉁 다른 정지적 공무원의 경우 정당가입과 흉상적인 정당정치활동 

의 자유는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직엽정치인과 공우원을 직 

엽이나 신분에 따라 차향F는 것으로 용 수 있으여， 따라λH공공복리의 중요한 요소인) 민 

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교원 중 대학교원과 초중풍쿄원간에도 갱치적 자 

12) 미국 대법원 딴혜에서도 이려한 원칙의 중요성올 강조하고 있다 The I엄3151써"'"떠 here is qω" 

이ear. It deri‘es from the Supreme Court's 띠ing in Ti/lk.er v. Des Moines Jndependenl Commu…11 

School Di끼”이 There, the Court held that pu에ic school studcnts' spee<:h can 야 punish혀 jf il 

Mmaterially" disruplS class ‘10ft or involves substanti이 disorder or inηsion of the rights of oth 

n ‘" Importantly, school districts must n。‘ 。 nly invoke a ooncem with disruption but aClually cilc 

evidence lhat the punishment is "necessary I avoîd material or substantial interference with sch∞1 

work or discipline:‘ Merely citing a 앵eculatlve I’이cntial fordisr삐100 IS n이 enough. Julie Hilden 

.1" ‘Bong Hits 4 Jesus' Case: Why the student should prevail,’ htlp:l/wwvιpublκ찍 uare.netlprintl 

bonghits4jesu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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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보장이라는 측연에서 자이릎 두고 있는데， 그 이유를 직무상의 자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초중퉁교원의 정지적 자유보다는 대학교원의 학문의 자유가 더 중요 

하다는 논리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구나 초충둥교원어 게는 사적 영역에서조차 정치적 자 

유를제한하기 때문에차별의정도는더옥커진다하겠다 이정에대혜서는다음기회에살 

여보도록하겠다 

낀정치와행정의 분리’ 

이 설에 의하면， 행정에 대한 정치의 개입올 방지항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올 제 

고하고정책적 계속성과안정성을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즉정권교체로인한행정의 일 

관성과 연속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신조에 따라 챙쟁이 좌우되지 않도록 하 

여 공무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 

립을 지켜야 하고 이러한 펼요성은 다시 공우원의 정치적 깎펄 불가며하게 한다는 것이 

다 헌법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것도 이러한 공무원의 쟁치적 중립생을 보다 확 

설히 보장하기 위한 보강장지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쟁당)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엉적 주장과 현실에서 그랬거나 그혈 수 있다는 정험적 샤실 샤이에 괴리가 있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공무원의 갱지개잉보다는 쩡치권이 행쟁에 개입히는 사혜가 훨샌 

더 많다는 점이다 J99J년에 공무원올 대상으로 실시한 (그혜서 다소 오래되고 g본수도 적 

지는 쨌으나 지급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동의할) 섣문조사 결파에 의하연， 집권당이 관료 

조직융 당따적으로 이용한 사혜를 경험했다는 융당자가 않았다(매우+비교적) 57%, 약간 

있었다 33.7%로 관료조직의 당파적 이용융 경헝한 공무원이 90%로 거의 모든공무원에 해 

당한다 또한 선거블 염두에 두고 예산을 당따적인 목적으로 집행한 사혜흘 경험했다는 용 

우원도 60%에 달했다H갱일성， 연도미상)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뀌연 고위공무원 

(특히 국장급)도 정치적 잉장(또는 인액)에 따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앵 고위 풍우원의 인사 실태툴 보연 5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아다 실력과 능혁보다 

는 학연과 지연， 권력연에 아른 인사가 않았다 그나마 서영이 있기 때문에 악우가내의 인 

사는 뭇했는예 이제는 국장급이 외연 정권 마읍대로 인사을 항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풍무 

원을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떼 더 어려웅융 격응 것이대중앙일보 2뼈/11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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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사결과와 언론보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가 부과되어(따라서 정치 

적 자유가 제한되어) 있응에도 울구하고 그것이 제대록 지쳐지지 않는 것은 공무원집단에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쟁당 특히 집권당의 챙태에서 기인한다는 것융 시사한다 공무 

원은 국가공무원영에 규정되어 있는 옥무규칙과 정치적 자유 제한 때문에 정지적 공우원 

의 지시에 저항하기 어협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연， 외부로부터의 혹히 정치적 공무원의 

행정(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개잉과 앙혁을 막아 행정의 정치적 중링성을 확보힐 수 

있는 빙번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융 제한하는 것이 아니랴 오히려 장려하여 정당 정치적 공 

무원과 공무원징탄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다응l 상충부 공우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멸요로 하는 정책결정에 장여<1-는 빈도가 늘어 

냥에 따라 행정의 정치화를 악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 공무 

원은 울흔 직엽꽁무원의 상충부도 무당따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당파적인 (partisan) 잉장 

이 개입항 수밖에 없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여하는 정도나 빈도가 않아지고 있다{Kemaghan 

1976; Overeem 2005; Huber 2007; Cheung 200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회에 제출되는 법 

안 중 챙정부발의(대흥령/장관 명의)가 해가 갈수독 않아지고 있으며， 행정부 영안의 작성 

에서 고위급공무원(예， 국장 또는 과상)의 역할이 크다 즉 고위공무원은 정책에 관한 전문 

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직업 공무원으로써 최근 전문성올 요구하는 정책문셰가 많아졌 

고 국회의원의 시간과 정보 부촉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홍합되는 추세， 관료에 대한 광범위 

한 재땅권 부여 풍으로 관료가 갱책 결정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았다(.ll시열 2005; 

김근세 권순정 2이)6) 

마지막으호， 쟁치와 행정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와 행정의 분 

리 라는 원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대의제민주주의로 g현되고 있는 간접민 

주주의 하어 서는 국민의 직선에 의한 대표(기관)가 직업관료 풍 비선출직 공직(기판)을 통 

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주권재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즉 비선출 

직 공직자 또는 국가기구는 정치적 공무원에 대혜서 책임지고 효용하게 힐 때 비로소 주권 

재민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대Huber 이 31. 1997).1J)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직업공무원의 영 

역인 행정과 정치적 공무원의 영역인 정치플 분리한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역할을 없애는 것 

일 훈만 아니라 행정의 국민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과 호원respons iveness)을 확보항 

13) 이와 같은 현실적， 규엽적 이유 때문에 행정괴냉은 정치적일 수빙에 었다고 합 수 있디!{peters and 
Pierrc 2004: Otristensen a뼈 l..1.egri얘 "1(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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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었께하는것이라힐수있다 

이련 이유에서 정치와 앵정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문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상과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도 않다 갱치의 행갱에 대한 개입이 안요하다고 해서 챙갱의 정 

치적 중링이 설 자리가 전혀 없는 것은아니다 

행갱에 대한 갱치의 개잉온 민주추의의 원앙한 작용융 위한 생수적인 조건이다 이것이 

없이는 인수적으로 집권한 세녁이 갱책의 앙향응 바꿀수 없옹 것이다 그러나 공공셔야스 

는 정파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융 빠에 하고， 껑권이 쿄체핑에도 .. "1-하고 유지 보 

존되어야항 기슐적인 요소가 있으여， 현 정권에 의해 자기 갱권이 용치항 능력융 손상시키 

는 갱책이나 행동은 악。}야 한다(Matheson et al. 2007, 5) 

따라서 이 경우 꽁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뭇하는 바는 공무원은 공적 개인으로서는 집권 

세력의 정책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종립옹 시키되 (즉 복종하되) 그것이 기존의 법과 규정 

꽉히 띤주적 절차와 방엉에 어긋날 경우 "1만하거나 율복종합 수 있고 사적 개인(또는 노 

초의 구성원)으로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왼다는 의미가 원 것이다 

3) ‘공직종자αi 

이에 의하연，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대럽의 중재자 조쟁자로서의 기능 

율 척극적으로 담당하기 위혜서는 꽁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은 다원주의적 국가원대표적인 논사는 Robert Dahl)에서 도찬왼 짓이다 다원주의국가 

흔어 서는 국가는 개인 또는 이익집단간의 국가갱책올 툴러싼 정쟁용 공정하게 관리하여 이 

틀 간의 타협응 이끌어내는 싱판관{umpiπ)의 역항을 혜야 하고 생재로 그형게 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손호첼 1991) ‘공적 충재자껄‘은 이러한 다원주의국가흔얘서 말히는 싱딴판‘ 

융국가 대신 공무원으로 대셰한 것이라항수 있다 

이러한 공적 중재자셜은 규엉적인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융 성영하거나 실현가능 

한 정책대안으로 받아틀이기는 어영다는 문제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정치적 꽁무 

원간의 또는 정시적 공무원과 경획직(직영) 공우원간의 권한파 억안 자이블 i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집단간의 갱치적 자유에 있어서의 차이플 설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응， 사회 

정단 간의 경쟁과 강둥융 조갱 중재하는 역항과 권한은 징치적 공무원애제 주어져 있으나 

이등은 정치적으호 중립적이지도 않고 또한 이틀이 하급공무원애 대한 지휘강옥권응 행사 

하기 때문에 하급공무원도 정치적으로중립잭일 수 없다 그 다응， 성령 공우원집단융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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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역할의 구분 없이 전제틀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하여 국가와 등지시킬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앞에서 논의한 공무원의 역할(즉 국민전체의 이익 추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충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악으로， 다원주의국가론어 서는 국가는 시민사회의 개인 

이나 집단의 이익과는 열개의 옥자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갱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다원주의국가론의 모델로 간주되는 미국의 국가 

도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면파적인 내지 이기쩍인 목적(이해관계낼추구하기도 한다 

4) 공무원의 이익보호’ 또는 직엉공무원제도 
이 설에 의하면， 갱권의 연동에도 울구하고 (직영공무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적 안정을 기하고 이릅 통해 영관제가 끼어들 여지틀 없앵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 또 

는 공공복리를 해지는 공무원의 부얘 비놓흉 퉁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공무원 

셰도를 도잉한 것은 영판쩨의 예해‘ 즉 집권당이 자신의 정치척 목적올 위해 자신의 정지적 

정책적 입장에 부합하는 꽁무원올 임용하는 것을 악기 위합이었다 이러한 영관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권세력이 자신의 정책이나 입장융 효용적으로 관첼시커기 위해 정부기구 곳 

콧에 투잉한 공우원을 선정할 때 능력이나 소질(meril)보다는 정치적 충성싱@이，"떠I sup

port and work)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상음으로써 관료사회의 비리부꽤나 행쟁의 비능혈의 

예해가발생할수있다는쟁이다 

이국의 경우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간의 대립과 갈퉁이 청예했던 독립 초기부터 영 

관제가 환용되었고 8년 임기 중 2안여 영의 연방공무원 가운데 115 정도를 교제한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대홍영(1828년 취임) 때 제도화되었으여(Columbia EncycJopedia), 

23 ，700 여 개의 연방공무원 자리플 놓고 3만에서 4만 명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워싱턴 

으로 올려들었던 웰리엄 해리슨{William Heruy Harrison) 대용령(1 84 1 년 취엽) 때 절쟁에 달 

했다(Oregon Coast Magazine 0띠m이 그리고 연방공무원의 정원이 약 Il만 명이었던 1880 

년대 중반(Benjamin Harrison 대흉령， 1889년 취임)에는 약 31 ，000명이 영관제로 자리를 차 

지하였다 씨 영관제로 임명왼 공무원들은 첫째， 지역의 여론이 워싱턴으로 그리고 워싱턴 정 

가의 소식이 지역으로 흘러가능 옹로가 되었으며， 물째， 선거운풍의 저엄하고 효율석인 도 

구가 되었고，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본인이 받는 월급의 일정 비융을 기부하게 했고 

14) "Patronage", http://l awJrank.o영lpagc얘12O!Patronage.ht찌 엽판제애 의한 공직자 교째 측 갱치적 

임영직의 수는 냥북정쟁 이후 급속히 늘어나 1861년과 1881년 시아 1 73%가 증가했다πheriault 

200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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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춘으로 계속 임용할 것인지를 경정항으로써) 정당의 주요한 정지자금원이 되었다 

(The끼 ault 2003, 54) 이와 같은 영관제는 연방정치수준에서는 융론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 

준에까지 광벙하게 퍼져 있었고， 후자의 경우 1 970년대까지 행해졌다(Ruhi l and Camoes 

2003) 비리와 부패 그리고 챙정의 비효융성이 농아진 것은 바로 이러한 영관제 때문이었던 

것으로명가되고있다 

이국사회어 서 직엉공우원제도의 도입으로 엽관제를 차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비리와부얘 그리고 행정의 비효융성과 비농율성올 저 거하려고 한 것 

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직엉꽁무원제도의 도잉으로 영관지 가 완전히 사 

라지거나 영관제의 예해가 제대로 자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영관셰는 지금도 변형왼 형태인 정지적 임명제의 모습으로 우리나라는 -툴혼 미국 

융 비롯한 서구인주주의사회에 실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세기에 비해 영관제로 공직 

사회로 진출한 사랑이 휠생 줄었지만 지금도 전체 연방정부 꽁무원의 약 10% 정도는 정치 

적 임영제의 형태로 엽관셰와 별 다를 바 없는 쩨.Bf 유지되고 있다 '" 한국의 경우에도 대 

봉영이 직접 엄연할 수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 모두 7αm명이 녕고， 장판을 흥해 간접적 

으로 인사권응 행사항수 있는 공무원이 280여 영이다 따라서 대흉령이 직간접으로 임연권 

올 가진 공직자 수는 7천여 영으로 전체 국가공무원(60여 만 영)의 1%가 죠금 녕는다 여기 

에 지방자치단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방공무원 6전여 영(전제 지방공무원 28안 2천 

여 영의 2%)를 함지연 전제 공무원의 3%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영관저 가 (정치적 임영직이 

라는영칭으로)아직 남아있다 

울론， 현대사회에서도 영관제가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 

과 효웅-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잉각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 측연이 있다 앞에서도 설명 

했듯이， 민주주의사회에서 국가기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호용을 확보δF는 것은 주권 

재민의 원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애문이다 즉 국인이 직접 선출하지 않지만 국인 

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지는 정책의 잉안과 집행에서 중요한 역항을 하고 있는 관료조 

직(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일정 기간 뒤 선거를 흥해 책임을 플융 수 

있는 정치적 공무원인 대홍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특히 집행기 

관의 수장인 전자가 감시하고 풍제해야 한다 집행기구의 수장이 혼자서 방대한 관료조직 

15) 직업용우원제도흥 잉엉화한 벤들폰엉(Pendl eton A이)융 도입한 1883년에는 약 I()O~만이 적용대 

상이었으나 지긍은 270안 영의 연방공무원 중 90%가 적용대상이다 U.S. National Aπhi v야 & 

RecordsAdministration, .p，이dI이onAc“ 1 883)"， hnp://ww、... ，ourdocuments.g，αdoc.php'기1"，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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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시하고 용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이나 노선에 동초하는 인울올 황용힐 수 

밖에 없다 그랩에도 율구하고， 정치적 임병직 공우원의 하급자에 대한 권한이 절E 작지 않 

고， 장j댄급융 제외한 대부분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 

에， 19세기 미국이나 1950 견대 한국의 영관제가 초래한 예해가 우려필 수밖에 없다 … 
이런 정에서 보연， 직업공무원제도블 도입한 이후 영관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이 줄어든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엽관셰로 인 

한 예해(즉 공직사회의 비리부패와 행정의 비효융성)7f 제대로 차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직업공무원제도와 정치적 중립의 의무제도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해서 공 

직사회의 비리부패나 비효융성이 반드시 중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가 

지다 우선， 직엉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싹는 조건이 통일함에도 불구하고 

1 988년과 2007년 사이 공우원의 징계건수는 해가 강수록 중어드는 대제적인 경향 가운데 

서도 많게는 7천여 건， 적게는 l천4백여 건으로 큰 폭의 연화가 있었다-(<11. 5>) 이것은 공 

무원의 비리부때에는 이 두 가지 조건 이외 다른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뭇이다 

다음， 직엉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링이 공직사회의 비리부때나 비효올올 줄이 

는데 결갱척으로 중요한 요인이라연， 직엉공무원제도는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갱치적 

중립의무는 부과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비리부패가 많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엉공무 

원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링 의무는 없는{즉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영국， 프랑스， 미국 퉁은 우리나라보다 청령한‘ 것으호 인식되고 있다 국제투영성기구의 

발표에 따르연， 영국1 프랑스， 미국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 달리 밀하연 투영지수)는 

각각 8.4， 7.3， 7.2로한국의 5.1보다띤씬 더 청컵한것으로￡사되었다 공무원의 정지적 충 

럽 의무라는 측연어 서 이들 세 나라보다 엉격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낼 엉격한 옥일(입후 

보 가능)과 일본{그간 공무원의 정치활동 묵인)의 부패인식지수는 각각 7.8， 7.5로 우리나 

라보다 훨씬 더 ‘청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대부분 공우원의 정지적 중립의무를 

16) 우리나라의 국회가 인사갱운회제도응도입한지 올해호 9년째다 2000년 6월 당시 이한용 총리내 

갱자에 대한 오P+청문회용 시작으료 지금까지 잉 여 영의 고위직 인사에 대혜 청운외응 성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국과는 달리 대엽원장，현엉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판， 헌 

영재딴판， 중앙선서판리위원 동은 청문회 후 인준g결응 하지만， 장판과 국정원장， 검창청장， 정 

창갱장， 국세청장 동은 갱운회 후 의견만 제시하도혹 되어 있다 따라서 후자의 정치적 임영직 공 

무원등에 대한 정운회는 대용령의 잉장과 의지가 중요한데， 대용령이 자질이나 능혀(merit)보다 

대용령 개인이나 소속갱당에 대한 충성싱이나 기여도 또는 인간관계흉 충시항 경우 엽관제의 예 

혜가충분히나타냥수있다 



공무원의 갱i 적 자유에 대한 현엄재딴소의 논거와문제검 91 

〈묘 5) 공무원의 언도영 비위로 인한 징계 ζ아 추에g용-2007년) 

도
 :
계
 A
」
1

여
」
 
정
 
겨
 

2007 

1,643 

충저 행정자치용제연보 2004; 행정안전용제연보 2008 

순 
4 4 6 7 7 9 12 μ ls 16 17 17 19 20 " 43 9 1I I 12 

위 

생 
이 요 

아 이 
앤 연 

뉴 
< 이 

얘 
스 깨 

노 " < 브 
욱 

이 인 
정 가 

에 ‘ 
영 

위 나 
~ I g 영 g 

E “ 잉 입 
영 

이 • 인 <, 앤 표 인 ’ 주 우 츄 콩 잉 ‘! 용 극 리 ~ 
크 으 엔 ‘! < 다 리 스 c E 으 이 “ 

c 아 
I 이 

CPI 9.4 9.4 9.4 93 93 9.2 9.0 9.0 8.1 81 8.' 8.4 8.4 83 81 1.8 1.5 15 73 7.2 5.2 5.1 

(1l 6) 주요 αm국기의 부때E썩지쉬2007년 기준) 

§처 Transparency Intcmation이‘ Annual Repon 2007 

S도 ,." "" "" 
,.., ,,., 

""。 "'" ... "'" """ .... ,.. "'" 

펀따 싸& 서3、 
‘ s 

n뚱 
’ 2 ‘ 3 -.fìγ " 

]51 U51 

꺼L ‘ o j..if 니 ,., 
•;f 

￥‘ ]ìr 성잉 

e쩌 "인 녀젖 국y::;극 ‘,. 없R 
.. 해 ‘2힘 ‘'" "'. "에 ‘0꺼 ‘Z에 ‘3껴 

"게혹 " .. ，.，.국 191 JI국 1111:01 "l:lll혹 " ... ，~. 116311 .it IIOOIl~ 

출치 국민권익위원회， r2OlJ7년도갱영백서J， 50 1쪽 

〈그림 2) ~택의 연도열 n 부때인식지수(CPI) 연동 추이 

구분 % % 97 98 99 m 01 m 03 여 05 06 m 

접수 419 5.02 419 42 3ß 4.0 42 4j 43 4j 5.0 5.1 5.1 

순위 27MI 27/54 34'52 431&5 5099 4&'10 4291 ""102 5O'l33 4η146 40'159 421163 43끼% 

OECD 3ηs 2'21 21>2잉 27130 2γJO 21130 ιιm WJO 2ιJO ，.，。 2200 2Jil。 2YlO 

(ll η 효R의 연도열 n 부때인식X다(CPI) 언동 추이 

출처 〈그링2>와동일 



92 힌택정치연구 지 19징 제1호(201이 

홉1375찌 ‘22.2%) 
40W! 801국 

(25.7‘} ‘2-911163'1;: 

509V1 311극 
‘2김‘ ‘23.l%' .. 

‘0"-"59"1국 43W1801경 .. .. 
-- --- - -、.... .... . 5.6 

훌훌‘ 3- -- --i· 50 5 ’ 5.1 
• ‘ s 

충저 국민권익위원회， r2008년 부얘방지액서ι4쪽 

〈그림 3) 온택의 국가정형도 연동 추이 

(.R 8) ξ딛뿔 6엠연직'K2O∞년 싱인'1‘-2008년 상인개 

기관구분 합계 1‘3급 4-5급 6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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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챙 국방부제외) 

경창갱 303 시안강 총경 3 정정 정감 16 정위 이하 278 

국앵부 31 장성급 2 영관급 3 위판급이하 26 

지냉자치단체 383 6 57 320 

:il.육자치단체 105 22 83 

공직유관단체 391 부장급 94 자장 과장급 168 직원 129 

충처 〈그림 3>과통일 

부과하지 않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거의 최저수준이며， 이런 

조사결과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그링 2>，<표 7>， <그링 3>). 

또한 2003년 상반기부터 2008연 상반기까지의 기간 동안 비위로 연직된 공무원을 직급 

별로 보면， 1-3급 137명，4-5급 317명， 6급 이하 1 ，068영으로 6급 이하 공무원에서 그 수가 

가장 많지만， 전체 정원에 대비 비융을 기준으로 할 정우， 6급 이하 공무원이 그 이상 급수 

의 공무원보다 부패성향이 높다고 할 수가 없다 전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확인힐 수 

없어， 중앙행갱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안 보연， ]-3급 2천여 영，4-5급 3만 7천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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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28만 3천여 영이다(2006년 기준)’” 이를 비위 연직자의 수와 대비해 보연， 각각 

1.4%, 0.3%, 0.2%로직급이 낮올수록 비리의 비융이 낮음을알수있다(<요8>). 이러한추 

론이 설득력이 있다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이 노동조합 가잉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리직 공무원과 고위급 공무원보다 투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갱치적 중렴성이 공직사회의 비리부매 척결과는 직접적인 연관 

이 없고， 오히려 부패비리의 갱도는 권한의 크기와 연관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에서의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경론올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엉공무원제도가 공무 

원의 신분보장에 도움이 되지만， 공직사회의 비리부때플 차단하는 것과는 직정적인 연판이 

없다 툴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우화한다고 해서 영관계가 완전히 사랴지는 것도 아 

니고 공직사회의 비리부패가 제대로 차단되거나중에드는 것은 아니다 

4 요약및정잭저언 

북미나 유럽의 국가 공우원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정지적 자유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다 1981년 민주화 이후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해온 영조항 

틀에 대한 현엉소원올 여러 차헤 했으나 헌영재판소는 ‘합헌 결정융 내렀다 현엉재판소 

는 공무원 일반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한나， ‘정치와 챙정은 분 

리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시민사회의 갈등윷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 중재하는 위치에 있 

다， 엽관제로 인한 예혜을 막기 위해서는 직업공무원제가 필요하고 갱치적 자유는 영판세 

을 초장한다 둥올 이유로 정치적 자유와 정치활동을 제한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은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여론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힐 수 있으나， 앞에서 살펴온 

것처럽‘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 근거가 빈약하다 다시 정리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 

치활동을 우제한적으로 긍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익 논거를 갖는 문제정은 다음과 세 가 

지로요약항수있다 

첫째， 교원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익(국민 전 

체의 이익， 행정의 옥자성， 공척 중재자， 직엉공무원저11 ，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등)은 그 내 

용이 추상적이고 울영하고， 이을이 정치적 자유의 권리흘 행사할 때， 즉 정치환동을 전개할 

때 옐생항 수 있는 피해가 즉각적이고 직성적이지 않음에도 울구하고， 이들의 기본권올 제 

17) 행정자치용계연보 Zα)6， 2-2-5 직급영 갱원 현황 창조 



94 한국정치연구 지119집 지 1호(2010) 

한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설령， 공무원의 정치안동으로 말 

이암아 국민 전체의 이익 등이 칭해되었다는 것이 비교적 영백힐 정우에도 나른 법조'lh예， 

국가공우원볍 제56조-져 @조， 제66조 퉁)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운동의 

금지는 이중처멸의 가능성을 초래할수 있다 

둘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이론에 따르연， 계급， 성， 지역， 인종 등에 따라 갈퉁이 구조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국민전체의 이익 또는 국익의 구계적인 내용은 다%댁r 이해집단 간의 

경쟁과 타협에 의해 사후적으로 결정왼다 따라서 집단 간의 타협의 결과불이 나오기까지 

는 국민전체의 이익 또는 국익의 구제적인 내용은 양 수 없으여， 어느 집단(의 이익)도 도덕 

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이 이론융 받아틀인다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국인 전제의 이익 또는 국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온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다른 국민이나 정치인들은 엉애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트는 한 그들의 정치활동 

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무원은 일반직이든 교직이든， 장소가 어디든， 근무 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포 모든 정치적 자유와 활동이 전연적으로 제한도 어 

있다 즉 근우중인 때와 그렇지 않은 때， 근무지와 근무지 바깥， 법융에 쟁해진 방법과 그렇 

지 않은 방엉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년 365일(휴일 또는 휴가 중 

에도 불구하고)， 하추 24시간(되근 후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박활하는 것은 한 

국판 카스트제도로 인식원 수도 있다 

넷째， 선발민주주의국가의 사혜에 대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에 대한 관권개입의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나 영관제의 심각한 예해틀 겪은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공우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상이 대단히 애력적일 수 있겠지안 실현。1 가능한 것인지， 실현 가 

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랑직한 것인지 아니면 얼마나 유용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권위주의국가에서는 물론 시민사회가 셰대로 엘달하지 않고 사회집단간의 

갈등과 갱당 또는 정파 간의 비타협적 대립과 갈둥이 첨예한 초기 민주주의사회어 서는 공 

우원의 중렴성이라는 원척으로 정치와 행정의 안정과 부패를 차단할 수 없다 권모술수의 

정치가 앵행하고 시민의 갱치적 권리에 대한 칭해가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공무원 

의 정치적 중중l은 오히려 포기해야 할 원칙일 수도 있다 •” 이런 이유에서 빈부간의 격차와 

1히 계급균열 인종궁영， 성객 균열 풍 다양한 대엉구조가 내재해 있는 자온주의적 민주주의사회에 

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링은 정책경쟁과 징앵과쟁의 최종안을인 효과{oulcomι)의 중엉성이 아니 

라 정책에 도당하는 성차와 방엄에서의 충링성 즉 불연부당성(i rnpartial î ty)으로 R현왼다 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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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층간의 갈둥이 심한 사회에서 교원을 포항한 공무원(국가기구)의 중립성 원칙은 오히 

려 기존 짚서를 유지하는 보수적인 이더올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내부사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이런저런 용로를 몽해 이러한 이데올로기블 내연화함으로써 정치 교 

육개혁의 주제로 나서기를 꺼려하거나 외연하게 될 경우 국가냐 사회의 입장에서도 슨실이 

를 것이다(Caiden 1997). 

이처업， 실현하기도 어렵고 실현되더라도 이득이 얼마나 될지 확설지 않은 공무원의 정 

치적 중링성의 원칙올 명분으로 이을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환동융 무리하게 제한힐 경우 

공무원은 불론 주요 고객인 국민(일보F공무원의 주 고잭)과 학생(교육공무원의 주 고객)의 

갱치적 무관심ψoli tical apathy) 내지 무력강(poli ti cal inefficacy}올 초장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심화논 뭉론 국가의 부때와무능 퇴치에도 도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전연적인 허용은 다른 정치 사 

회집단과의 차별 문제 퉁이 제가될 수 있고， 갑작스려운 법제도의 연화로 인한 혼란이 야기 

될 수도 있으므료， 우선 미국 공무원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올 

끄려할수있다 미국의경우공무원은근무중또는직장에서의정치활동은엄격히 저한외 

어 있으나 근무가 끝나거나 없는 시간에는 공무원 신분올 알 수 있는 요살아나 복장을 하 

지 않는 한 자유률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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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RACT 

The Logics and Problems ofRulings on Public Servants’ 

Political Rights by Constitutional COurt 

Voung Tae Jung 1 1빼 에뼈때 

The purpOSC of this artide is to crit icaJly analyze the logics underlying the rulings of 

Constitutional Court on public selVants' polit ical ri야ts reviewi ng reçent cases, and to atgue 

that public servants deser;.τ political ri야ts like other v，.이orkers in civilian 잉ctor. First, it ex. 

arnines the concept ofp이i1ical ri맹15，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pu비c servants' politi 

cal rights, and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ir political rights 까eι it disseçts four logics 

of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in recent cases involving pu비 ic sC lVant's political rights 

individually. Finallι since the logics of Constitutional Court arc no1 sustained by reason 

and by empirical cvidenccs, public servants are 10 be allowcd for political rights, at Icast 

whcn they are off-duty and if they do not wear unifonns, badges or othcr symbols which 

may expose their 없'"' 

Keywords: public sC lVanl, p이"κ:a l rights, tTee speech. political a이lVltι party actlV1ty, 

Constitutional Court 




